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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 국민연금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로,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특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 수행 

     ※ ’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 4,633명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790만 2,646명1)

○ 한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과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1/2만

지급하는 중복급여 조정제도 운영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그러나 연금공단 지침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국민연금법 에서

정한 범위 보다 확대하고 있어 사고나 사망 직후 생계가 불안

정한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

▪ [국민신문고] 아버지는 지병이 원인이 되어 출근길에 돌아가셔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산재신청 기간인 5년이 지나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유족연금의 1/2인 95,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 (’23.8월)

-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에 한해 국민연금

공단과 정보를 연계하고 있어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

○ 이에, 법령 기준에 맞는 중복급여 조정 체계를 정립하고, 공단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국민의 수급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후정산 체계 확립 필요 

1) 국민연금 공표통계(2026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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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현황

 □ 국민연금제도 개요 

○ (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

- 소득에 비례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개시 연령

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제외

< 가입대상 상세 분류 >

구 분 가입대상 비 고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사용자 당연가입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단, 적용제외자2)는 제외
당연가입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

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한 자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자 60~65세 미만인 사람 중 임의계속가입 신청자 임의가입

○ (연혁) ’88년 최초 시행, ’99년부터 전 국민연금으로 확대

※ (’88.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제도 도입

         (’95.7월) 농어촌 거주자 당연가입으로 확대

         (’99.4월) 도시지역 자영자 당연가입 확대 (전 국민연금 시행)

2) ①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
권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자, ②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③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
으로 소득이 없는자, ④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⑤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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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구 분 내용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가입자가 수급연령 도달 시 지급

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

(단 장애 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한 경우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없는 경우 지급

* 유족의 범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4순위)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

 □ 국민연금 가입자 수 등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수) ’25.12.31.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 4,633명3)

(기준: ’25.12.31., 단위: 명)

구 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계 21,814,633 14,615,523 6,410,507 333,717 454,886

남자 11,784,124 8,275,127 3,302,680 65,604 140,713

여자 10,030,509 6,340,396 3,107,827 268,113 314,173

3) 국민연금 공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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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 수) ’25.12.31.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790만 2,646명4)

(기준: ’25.12.31. 해당연도 누계, 단위: 명)

계
연금수급자 일시금수급자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7,902,646 7,682,622 6,486,471 75,787 1,120,364 220,024 2,531 199,383 18,110

※ 국민연금 최초 시행해인 ’88.1.1.부터 ’25.12.31.까지 수급자 수는 2,069만 278명

○ (국민연금 수급금액) ’25.12.31. 기준 해당 연도의 수급금액 누계는 

49조 6,604억 6,900만원5)

(기준: ’25.12.31. 누계, 단위:백만원)

계
연금수급자 일시금수급자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49,660,469 48,168,241 43,775,267 447,775 3,945,199 1,492,228 54,598 1,325,378 112,252

○ (국민연금기금 규모) ’25.12.31.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457조 9,963억원6)

(단위: 억 원)

구 분 계 전년말 운용금액 조성금액* 지출금액**

2021년 9,487,194 8,337,276 1,448,668 △298,751

2022년 8,904,657 9,487,194 △234,328 △348,208

2023년 10,357,946 8,904,657 1,852,021 △398,732

2024년 12,128,513 10,357,946 2,215,951 △445,384

2025년 14,579,963 12,128,513 2,956,258 △504,808

* 조성금액: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결산잉여금 및 국가보조금

** 지출금액: 연금급여지급 및 관리운영비

4) 국민연금 공표통계
5) 국민연금 공표통계
6) 국민연금 공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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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황 및 문제점

1 법률과 지침 간 중복급여 조정 기준 불일치

  현  황

○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급여(연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1/2 지급( 국민연금법 제113조)

* (｢근로기준법｣) 장해보상,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선원법｣)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 국민연금법 >

✔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

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

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다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

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을 위해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 (이하 ‘연금공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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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현황)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을 신청했으나, (우선)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1/2만 지급한 건은 9,149건, 그 금액은 약 623억 9,550만원

< 연금공단 지침 주요내용 >

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및 시기

 1.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①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다른 법령 상의 급여(보상)* 수급권자 동일

  ② 장애 또는 유적연금과 다른 법령상 급여(보상)의 지급사유 동일 

  ③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상의 급여(보상)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함

  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중복급여의 조성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급

여의 조정대상이 됨

    -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

으로 처리하여 6개월 주기로 재해보상금 수령여부를 확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되는 급여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치유될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됨 

Ⅱ.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업무처리 절차

 1. 재해보상금 수령 후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 재해보상금 수령사항 확인 후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2. 급여의 지급청구를 먼저 한 경우

  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하되, 추후 재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우선 중복급

여의 조정을 해제하고, 미지급분(1/2)을 추가 지급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거나 재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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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중복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1/2을 지급한 사례가 약 21%*에 달하며, 해당 수급권자는 

약 19개월간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아 생활고 등 불편을 겪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1,882건, 금액은 약 64억 5,951만원

<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현황 >    
                                                               (단위: 건, 만원)

   

구 분

유족연금

50% 지급* 추후 나머지 50%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21년 1,742 1,714,945 461 190,808 26.5

’22년 1,833 1,597,703 416 164,213 22.7

’23년 1,774 1,296,514 393 135,264 22.2

’24년 1,870 994,539 392 113,941 20.9

’25년 1,930 635,849 220 41,725 11.4

합계 9,149 6,239,550 1,882 645,951 20.6

* 50% 지급 건수는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여 향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 국민연금 50%를 감액한 ‘우선 중복조정

건수’와 법률에 따른 ‘중복조정 건수’가 합쳐진 수치임

** 50% 지급 건수와 비교(추후 나머지 50% 지급 건수 / 50% 지급 건수)×100

○ (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현황)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장애

연금을 신청했으나, (우선)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1/2만 지급한 건은 3,717건, 그 금액은 약 434억 5,064만원

- 이중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중복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1/2을 지급한 사례가 약 9%*에 달하며, 해당 수급권자는 약 23

개월간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아 생활고 등 불편을 겪음(국민

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325건, 금액은 약 26억 4,1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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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현황 > 

(단위: 건, 만원)

○ (나머지 50% 지급에 소요된 기간)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중복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나머지 50%를 지급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유족연급 18.95개월, 장애연금 22.66개월로 장기간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 (중복급여의 환수) 국민연금 100% 지급 후에 중복급여가 확인되어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일시금으로 환수하지 않고, 향후 지급될 

국민연금에서 초과 지급액이 환수될 때까지 일정액(50%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의 1/2)을 감액(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구 분

장애연금

50% 지급* 추후 나머지 50%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21년 800 1,013,105 77 63,539 9.6

’22년 752 942,476 73 63,024 9.7

’23년 786 957,379 83 72,682 10.6

’24년 718 779,093 60 39,629 8.4

’25년 661 653,011 32 25,300 4.8

합계 3,717 4,345,064 325 264,174 8.7

* 50% 지급 건수는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여 향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 국민연금 50%를 감액한 ‘우선 중복조정

건수’와 법률에 따른 ‘중복조정 건수’가 합쳐진 수치임

** 50% 지급 건수와 비교(추후 나머지 50% 지급 건수 / 50% 지급 건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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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연금공단 지침은 ｢국민연금법 에서 정한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을 

법률의 규정에 비해 확대하여 국민 불편 등 초래

- 국민연금법 은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다른 법령(산재

보험법 등 4개 법령)에서 국민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 연금공단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급여(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임이 불명확한 경우까지 확대해석하여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감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국민

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님에도, 추후 장애급여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1/2 감액

○ 환수금 최소화를 이유로 법률상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 연금공단은 산업재해의 급여 등 청구 없이 국민연금을 청구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처리

- 환수금 발생 최소화라는 행정상 필요성을 이유로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

○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사전 감액되어 

수급권자의 권익 침해 및 유족 등이 생계 곤란에 직면할 우려

- 국민연금법 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을

제한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익을 침해7)할 소지

7)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9. 9. 선고 2019두53464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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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 유족이나 생계의 대부분을 연금에 의존하는 수급자의 

경우 장기간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 불안 심화

※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지급 건 중 50%만 지급

하고, 다른 법령 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산업재해 불승인 등)에 

해당하여 추후 50%을 지급한 건은 2,207건, 그 금액은 약 91억 125만원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최근 10년간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결정되어 유족연금 및 장애

연금의 50%만 지급한 후, 다른 법령 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산업

재해 불승인 등)에 해당하여 나머지 50%를 지급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각 18.95개월, 22.66개월(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사망이나 장애의 원인이 산업재해 등과 무관함에도 연금공단은 산업재해 

불승인 등이 결정되어야 국민연금을 100%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유족 등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복잡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우선 감액하여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민원 다수 발생

▪ [민원사례] 국민연금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가족의 수입원인 아버지가 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도 유족연금의 1/2을 지급 정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국민신문고, ’26.1월)

▪ [민원사례] 소음성 난청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 심사가 진행중

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1/2만 받았는데, 산재를 포기하면 중복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나머지 1/2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국민신문고, ’26.4월)

▪ [민원사례] 부친이 출근길에 지병으로 사망하여 산재와 관련이 없는데도 

공단은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942년생인 모친에게 유족연금의 

1/2인 95,000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금을 모두 지급 받으려면 산재 

신청기간인 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법 제113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국민신문고, ’23.8월)

▪ [민원사례] 고인은 00구청 노인 일자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차량과 

부딪혀 응급수술 후 요양 중 사망하였는데, 산재가 아니라는 확인이 있어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100% 지급된다고 하여 산재 신청(근로복지공단, ’23.4월)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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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급여 조정을 위한 사전관리체계 미흡

  현  황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과 산업재해 급여

(연금)의 중복급여의 관리 및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유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관련 재해자 성명, 재해 발생일, 산업

재해 승인 여부, 수급자, 급여(연금) 종류, 지급일 등 정보공유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중복급여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 발생

- 근로복지공단은 중복급여 조정을 위해 연금공단과 정보를 공유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

- 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더라도 향후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중복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관리하기 어려운 구조

○ 이로 인해 연금공단은 산업재해 승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환수절차가 진행될 경우 환수누락 지연 등의 문제 초래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국민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국민연금 청구 당시부터 

산재보험법 상의 중복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 호소(국민

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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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

  현  황

○ 현행 연금공단 지침에는 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금공단은 실무적으로 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으나, 연금공단 지침에는 환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문제점

○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발생 시 50%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미흡

- 현행 연금공단 지침은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중복급여가

확인될 경우에 대한 환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복급여의

환수에 대한 사전안내 미흡

-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전액 지급받은 국민연금을 정상적인 지급액

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환수 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 및 민원 발생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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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국민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조정 기준 정립 

○ 국민연금법 제113조에서 규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한하여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도록 연금공단 지침 개정

- 연금공단 지침에서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8)(연금)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업무상 재해임이 불명확한 경우’를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중복급여 조정 대상의 확대 운영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정당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장

제도로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 강화

 < (예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 개정(안) >

8) ｢국민연금법｣ 제113조 각호의 사항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

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다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

27조에 따른 유족급여

현 행 개 선 (안)

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및 시기

 1.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①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다른 법령 상의 급여(보상)* 수급권자 동일

  ② 장애 또는 유적연금과 다른 법령상 
급여(보상)의 지급사유 동일 

  ③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상의 급여(보상)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함

 가. (생략)

Ⅰ. (현행과 같음)

Ⅰ.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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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 개정

현 행 개 선 (안)

 나. (생략)

 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중복
급여의 조성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
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
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급
여의 조정대상이 됨

  -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하여 6개월 주기로 
재해보상금 수령여부를 확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
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되는 
급여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치유될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됨 

Ⅱ.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업무처리 절차

 1. 재해보상금 수령 후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 재해보상금 수령사항 확인 후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2. 급여의 지급청구를 먼저 한 경우

  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거나 불
명확한 경우

   ○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
리하되, 추후 재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우선 중복급
여의 조정을 해제하고, 미지급분(1/2)
을 추가 지급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거나 재
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등
을 말하며,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추가지급 보류

 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중복급
여의 조성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조정대상이 됨 

  - (삭제)

      * (삭제)

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급여의 지급청구를 먼저 한 경우

  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한 경우 

   ○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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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산업재해 승인 

단계’에서 ‘산업재해 신청 단계’ 까지 확대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연금공단과 공유하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법 상의 급여(연금)의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구축

- 연금공단은 공유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산업재해로 장해

연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경우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및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전산시스템 개선

3 중복급여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 마련

○ 중복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

- 국민연금 전액 지급 후 중복급여가 확인된 경우, 국민연금의 

50%를 중복급여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초과지급된 국민연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명문화

* 예시) 초과 지급된 국민연금이 환수될 때까지 향후 지급될 국민연금에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감액

- 이를 통해 담당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급권자에게

환수절차 및 향후 수령액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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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급여의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화

-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향후 산업재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국민연금의 50%가 중복급여로 

조정·환수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문을 통해 명확히 안내

※ 안내문에 ①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 대상, ②환수금 산정 기준, ③향후 

국민연금에서 환수하는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단계에서 환수 가능성과 구체적인 

환수방법을 안내하여 사후 환수에 따른 수급권자의 불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

   ➠ 연금공단 지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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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부처 조치기한

 ｢국민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조정 기준 정립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연금)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업무상 재해임이 불명확한 경우’를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상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상병

보상연금을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지침｣에 반영

국민연금공단 27.9월

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산업재해 신청 단계’까지 확대

 ➠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전산시스템 개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26.12월

 중복급여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 마련

① 중복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지침｣에 반영

국민연금공단 27.9월

② 중복급여의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화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지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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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
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
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
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
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③ 생략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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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
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

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

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생략

【별표 2의3】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

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
계에 관한 자료, 구상권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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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

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및 시기
 1.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①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다른 법령 상의 급여(보상)* 수급권자 동일
  ② 장애 또는 유적연금과 다른 법령상 급여(보상)의 지급사유 동일 
  ③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상의 급여(보상)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함
  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중복급여의 조성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급
여의 조정대상이 됨

    -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
상으로 처리하여 6개월 주기로 재해보상금 수령여부를 확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중복
급여의 조정 대상이 되는 급여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태이
므로 치유될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됨 

Ⅱ.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업무처리 절차
 1. 재해보상금 수령 후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 재해보상금 수령사항 확인 후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2. 급여의 지급청구를 먼저 한 경우
  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하되, 추후 재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우선 중복
급여의 조정을 해제하고, 미지급분(1/2)을 추가 지급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거나 재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추가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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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
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

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⑥ 생략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

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
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
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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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

2.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카.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1조 및 제

12조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급
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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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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